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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․디지털

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
(조선일보 5.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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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정부는 지난 4.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된 ‘일자리 위기 
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’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
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대면․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추진
하고 있습니다. 

◇ 5월 6일자 조선일보 < 文대통령 디지털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
각 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
같이 설명합니다. 

1. 기사내용

□ 한국형 뉴딜 일자리(10만개 비대면․디지털일자리)를 4일만에 급조

하면서, 산하기관에 비대면․디지털이 아닌 풀뽑기 등도 포함시키도록 지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·폐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
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을 위해

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

ㅇ 10만개 공공부문 비대면․디지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4.22일

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된 ‘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

및 기업 안정대책’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적은 분야 또는 디지



털·IT 분야 중심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며 경제

중대본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한국형 뉴딜과는 관련 없음

< ‘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’ 내용 >

3.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(55만명, +3.6조원)

 【공공부문】

  ① 비대면․디지털 정부일자리 (+10만명, +1조원)

   ㅇ (분야)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(부처별 수요 파악)

   ㅇ (조건) 주 15～40시간 근로,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최대 6개월)

□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비대면․디지털

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할당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

요청한 바 있으며

ㅇ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디지털화, 온라인 컨텐츠 확충 등 비대면․

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6,000여개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였고,

세부사업 내용은 확정 된 바 없음

※ 문의: 산업일자리혁신과 나성화 과장/권태성 사무관 (044-203-4220)


